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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
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
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
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소방공무원∣공상관리제도∣공상신청∣공상처리∣공상∣
Abstract

The frequency of official injury of fire-fighting officers exposed to an extreme situation in 
disaster area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 spite of increase of injury, procedures of injury 
approval are complex, so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fighting officers is very poor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was, therefore,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for fire-fighting officer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ystem for those in Busan city.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injury experienced by them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occupations; second, 
application for injury is not actively made; third, fire-fighting officers should bear the expense 
if injury is approved. On the basis of such an analysis on actual conditions, an analysis on policy 
factors for improving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shows; first, various high-risk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ew of application for injury, for improvement factors of the 
application for injury, whil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enefit and support project for injured 
officers, for operation improvement factors of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and the 
compensation act should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factors of the injury system. Second, 
it is urgent to develop damage prevention and coping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application for 
injury and the extension of benefit and support project for injured officers sh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moreover, the enhancement of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is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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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일상적인 위험과 복합재난이 

늘어남으로 인해 매년 소방공무원들의 구조 활동에 나

서는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출동건수는 63만

197건이었는데 2016년 75만6,987건, 2017년에는 80만

5194건으로 증가했다. 구조건수도 3년 전에 47만9,786

건에서 2016년 60만9,211건, 2017년 65만5,485건으로 늘

어났다 구조건수만 해도 일일 평균 2015년 1,314건에서 

1669건(2016년), 1796건(2017년)으로 상승했다[1].

증가하는 출동건수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부상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3년 291

명에서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년 2017

년 602명으로 4년만에 185%가 증가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 부상자만 424명이 발생하였고, 이를 1년으로 환

산할 경우에는 848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부상자는 총 2,042명으로 유형

별로 봤을 때 구급(475명, 23.2%), 화재진압(394명, 

19.3%), 구조(208명, 10.2%) 순이었다[1].

또한 소방관들은 빈번하게 폭언ㆍ폭력으로 인하여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노출돼 있으나 민, 형사상 소송

을 제기해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솜방망

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돼 

고통 받는 등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밭지 못하는 실정

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형사 고

소ㆍ고발 사안 564건 중 대부분은 벌금형에 처했으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147건에 불과하다. 이중 집행

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징역형이 선

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2].

이렇듯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

되어 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들도 화재, 

교통사고, 재난현장의 구조‧구급활동 현장에서 사고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들의 직무상 발생한 사고와 질병은 예측이 불가

능한 직무환경에 따라 복잡하고, 이러한 직무환경특성

으로 공상처리 인정기준과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3].

소방의 업무 역할과 소방서비스의 범위는 다양해지

고 있는 반면에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례연구, 실증연구, 질적 연구

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개발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4-9]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다양한 형태의 사건과 사고로 인해 소방공무

원들의 희생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이 

갖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

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소방공무원

의 직무형태, 실태, 작업환경, 업무특성, 근무여건을 포

괄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선

행연구와의 차별성과 확장성을 지닌다. 

이는 현대사회의 복잡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재해의 

환경적 영향여건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상제도 개선을 위한 실제적 도

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

공상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 1항 6에 의거하여[10] 국가의 수호ㆍ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

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

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의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는 공무원연금법의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

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

한 보상체계를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이 증가하게 되었

다. 이에「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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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ㆍ최

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

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예방‧대비적 차원과 

대응‧복구적 차원의 관리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예방‧대비적 차원의 소방공무원 공상관리 제도

는 공무상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이다. 소

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

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

립ㆍ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

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재해예방을 위한 근

무환경 개선,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대응‧복구적 차원의 소방공무원 공상관리 제도

는 보상‧급여‧복귀 지원과 같은 내용이다. 공무원재해

보상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

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

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이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

원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하여 공무원재해

보상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

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11]. 

급여의 종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에 의거하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유

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

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이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노력을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

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

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

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가 규정되어있

으나, 최근 5년간 공상 승인 비율을 보면 2,445개 공상 

신청 건 중 2,208명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6년-2017년 

암 등 희귀질환 관련 공상은 요청 21건 중 12건만 인정

돼 57%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 미국의 경우 직

업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인정기준은 

다르지만 독일은 세부적으로 직업병에 대해 나열해놨

고 미국은 직업병과 공무상의 연관관계를 국가에서 입

증토록 명문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질병유형별로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

하고 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세부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아 공무상 재해의 인정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12]. 

따라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해안이 필요한 실정

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크게 문헌연구와 실태(실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제도와 공상요인과 관련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한상용(2009)의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공무원연금

법」,「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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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 등이 있다. 순직자의 경우

에「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한상용

(2009)은 이러한 법률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직무상

질환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체계적인 진료

체계의 확립과 공상자 자활프로그램 구축의 해결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3]. 

김태범(2016)의 소방공무원 현장안전 저해요인에 대

한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공상의 근본적인 원인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그 중 4M 분석모델을 

적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적요인 외에

도 정보 및 조직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써 현

재 소방공무원 사고성 재해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

하는 도구로 그 적용가능성 및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14]. 

김우민(2018)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소방공무원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 기록시스템 제안하고 있다[15]. 조승현

(2016)은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

면을 조직, 장비, 교육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 

국면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방안을 찾아 제시하였다[16]. 

둘째, 실태(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례와 유사 직

종과의 비교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창훈‧홍외현

(2010)은 경북지역의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상공무

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일반 소방공무원에 비하

여 높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각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보

상부적절, 조직체계, 직장 문화, 직무불안정에 대하여 상

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국남자평균에 비하여는 물리적환경, 직장문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윤장원(2015)은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공상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상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상발생 당시 상황, 공상

발생 전‧후의 요통 정도, 흡연등 개인적 요소, 직무스트

레스, 직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상발생 이후에 음주가 

증가하고, 요통과 관련한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공상발생의 영향요인이 검증되었다[18]. 

김용태(2015)는 경찰·소방공무원 의료지원 토론회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에 대한 상이처 의료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훈 강화 필요하며, 상이등급 

미달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역설하

였다[19].

국제 소방 암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소방직의 공상관리를 위한 입법제도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Ma, et. al(2005)의 1972년부터 1999년도까지 플로리

다주의 소방공무원 사망 원인에 대한 연구[20], 

Youakim(2006)의 소방공무원의 암 위험성에 대한 정량

적 검토[21], Haas, et. al(2003)의 소방공무원의 잠재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22], Guidotti(1995) 소방공무원

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23], Golden, et. al(199)의 소

방공무원의 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연구[24], Scannell 

& Balmes(1995) 소방공무원의 폐건강에 대한 연구[25] 

등의 다양한 기초연구에 근거를 두고 공상관리 제도 입

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Petersen, et. al(2018)의 덴마크 소방관의 불

임에 관한 연구[26], Harrison, et. al(2018) 소방관 업무

상 재해 감소를 위한 이론연구[27], Pedersen, et. 

al(2018) 덴마크 소방관의 업무상 만성 질환에 대한 연

구[28], Gainey, et. al(2018) 소방설비와 질환에 관한연

구[29], Harris, et. al(2018) 미국과 캐나다 소방관의 코

호트 연구[30], Hu, et. al(2018) 소방관의 건강관리 정보 

공유 및 제공에 따른 구조화 분석[31], Petersen, et. 

al(2018) 덴마크 소방관 코호트 연구[32], Landgren, et. 

al(2018) 911테러 관련 소방관의 질환에 대한 추적연구

[33] 등은 소방관의 업무상 재해를 줄이기 위한 이론에 

근거한 기초자료로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근거 연구는 관련 입법제정에 도움을 

준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방관련 직업병을 추적 연구하

는 IAFF(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s)에

서는 관련 입법추진, 교육, 소방관 안전 및 건강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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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가능한 모든 질병의 추적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 입법추진을 위하여 입

법작업, 환자 옹호, 생존자의 고용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2007

년 5월 4일 캐나다에서는 뇌, 방광, 신장, 대장, 비호 지

킨 림프종, 백혈병, 요관, 식도등과 관련한 암 질환에 대

해 업무상 질환인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다[34]. 

본 연구가 갖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은 지속적

으로 개선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

제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선행연구는 공무원재

해보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이전

의 선행연구들이 담고 있는 한계점을 개선하여 개정되

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개정된 제도의 한계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위해요인은 줄어들고 있지 않

은 것이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는 해외 사례연구에

서 살펴보듯이 구체적인 질병 근거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률제정을 위한 역할에 대한 근거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Ⅲ.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분석

1.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1) 빈도분석

이 연구는 부산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2

월 23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1,604명으로 현원 2,898명을 

기준시 55.3%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시간과 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 웹서베이(Web Survey)방식을 활용

하여 조사하였으며, 내부 온라인 통해 설문을 등록하고 

설문 대상자에게 참여방법을 알려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공무 상 부상경험, 공상승인신청 여부, 공

상승인 시 자비부담비용, 공상승인신청 하지 않은 이유 

등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상대적 중요도 분석

상대적 중요도 분석 기법인 AHP분석은 다기준의사

결정(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에 기초한 것으

로 상충하는 여러가지 기준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

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한편 상대적 중요도 분석인 AHP 기법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상충되는 속성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우선

순위와 최적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

문가들의 주관적 응답에 대한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상기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의 제약안에서 최선의 대안

을 선택할 수 있는 AHP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장점으

로 기인하여 국내외 대기업, 공사, 대학에서 주요 의사

결정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37].

따라서 본 연구도 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

해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최적의 대

안을 찾고자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설계

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

에 대한 한상용(2009), 김태범(2016), 김우민(2018), 조

승현(2016), 방창훈‧홍외현(2010), 윤장원(2015)의 다양

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AHP분석 계측을 위한 설문도

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13-18]. 

첫째,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요인(要因)과 각 세부 요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측정지표와 각 지표별로 3개

씩의 측정기준을 합하여 총 9개의 측정(항목)기준을 설

정하였다.

표 1.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구성요소

구성요소 세부 구성요소

공상제도 개선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제도(조례) 
개선

공상관리 전담조직 구성

보상 관련법의 개선

공상신청 개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

민간/비영리단체(재단) 후원 활용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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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은 앞에서 제시

한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측정지표 및 측정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

(pairwise comparison)방법을 활용하는 AHP분석기법

을 활용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 즉, 표본은 

소방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즉, 소방

기관,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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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 방문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20부 중에서 15부를 회수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계층분

석절차(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기법

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석의 신뢰성은 전문가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이하 ‘CR’)을 참고하였은데, 일반

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

고 볼 수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에서는 CR이 20%(0.2)

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

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35][36]. 이 연구에서도 각 

계층별 가중치의 CR은 20%(0.2) 미만에 대해서만 상대

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총 15

부 중에 CR값이 20%(0.2) 이상인 5부를 제외하였고, 

CR값이 20%(0.2) 미만인 10부에 대해서만 Expert 

choice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응답자 현황 및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별
남 여

1,523(95%) 81(5%)

연령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179
(11.2%)

590
(36.8%)

621
(38.7%)

214
(13.3%)

업무
분야

본부 소방서
소방
학교

119
안전센터

구조대

73
(4.6%)

356
(22.2%)

14
(0.9%)

989
(61.7%)

172
(10.7%)

직급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5
(0.9%)

74
(4.6%)

262
(16.3)

549
(34.2%)

375
(23.4%)

329
(20.5%)

재직
기간

5년 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1년이상

361(22.5%) 311(19.4%) 314(19.6%) 231(14.4%) 387(24.%1)

학력
고졸

2-3년제 
대학교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졸

226(14.1%) 461(28.7%) 840(52.4%) 77(4.8%)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우선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

면, 남성 1,523명, 여성 81명으로, 남성이 95%로 압도적

으로 많았고, 여성이 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

로 응답자의 담당업무분야를 살펴보면, 119안전센터가 

6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방서 22.2%, 구조대 

10.7%, 소방본부 4.6%, 소방학교 0.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 응답자의 직급을 살펴보면, 소방장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방교 23.4%, 소방사 20.5%, 소

방위 1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재직년수

를 살펴보면 ‘21년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5년미만’ 22.5%, ‘10년이상~15년미만’ 19.6%, ‘5년이

상~10년미만’ 19.4%, ‘15년이상~20년미만’ 14.4%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

학교 중퇴/졸업이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

년제 대학교 졸업/중퇴 28.7%, 고등학교 졸업이하 

14.1%, 대학원 중퇴/졸업 4.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3. 빈도분석 결과 및 논의

(1) 공무 상 부상 경험

공무 상 부상을 입은 경험에 대해서, “아니오”란 응답

이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란 응답이 

25.4%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공무 

상 부상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1/4가량의 소방관들이 

공무 상 부상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부

상 비율이 타직군 등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

당된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예  408  25.4

 아니오  1196  74.6

 합계  1604  100.0

그림 1. 공무 상 부상 경험

특히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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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013년 291명에서 2017년에는 602명으로 4년만에 

2.1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공무 상 부상 위험에 노출되

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제고를 위한 보편적 기준마

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

요하다고 본다[38].

(2) 공상승인신청

공무 상 부상을 입은 부상에 대하여 공상승인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아니오”란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란 응답이 40.7%였

음.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의 60%가량이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예  164  40.7

 아니오  239  59.3

 합계  403  100.0

그림 2. 공상승인신청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하면 2011년-2015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암 발병에 대한 공상승인 인정이 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공상승

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질병과 소방직무에 대한 인과관

계를 밝혀줄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9]. 

(3) 공상승인 시 자비부담비용

공무승인 시 부상치료 중 자비부담비용이 얼마인지

에 대해서, 50만원 미만이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없음이 29.2%, 100만원 미만이 20.1%의 분포를 보이

고 있었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없음  64  29.2

 50만원미만  87  39.7

 100만원미만  44  20.1

 200만원미만  11  5.0

 200만원이상  13  5.9

 합계  219  100.0

그림 3. 공상승인 시 자비부담비용

(4) 공상승인신청 하지 않은 이유

공무상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상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미한 부상이 57.3%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기타가 34.4%, 인사상 각종 평가 등 불이

익 우려가 4.8%, 신청 절차를 몰라서가 3.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경미한 부상  130 57.3

 신청 절차를 
몰라서

 8 3.5

 인사상 각종평가 
등 불이익 우려

 11 4.8

 기타  78 34.4

 합계 227 100.0

그림 4. 공상승인신청 하지 않은 이유

4.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및 논의

(1) 전체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

에 대해 소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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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요인
공상제도 
개선 요인

공상신청 
개선 요인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

결과값
(상대적 

중요도 %)
0.20 0.48 0.32

중요도 
우선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 CI < 0.2

위와 같이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

선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개선 요인이 48%로 1순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

선 요인이 32%로 2순위로 중요시하였고, 공상제도 개

선 요인이 20%로 3순위로 각각 중요시 하였다. 소방전

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 공상신청과 관련된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하위 요소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

에 대한 소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위 요소에 대한 상

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 하위 요소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측정 지표 측정 항목 결과값
우선
순위

공상제도 개선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제도(조례) 개선

0.26

공상관리 전담조직 구성 0.31

보상 관련법의 개선 0.43 1순위

공상신청 개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0.43 2순위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0.14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

0.44 1순위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

0.51 1순위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

0.36

민간/비영리단체(재단) 
후원 활용 등 협력 강화

0.14

※ CI < 0.2

위와 같이 전문가들은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에서

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를 44%로 1

순위,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를 43%인 2순위로 중

요시 하였고, 둘째,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에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를 51%로 1순위로 중요

시 하였으며, 셋째, 공상제도 개선 요인에서는 보상 관

련법의 개선을 43%로 1순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복합가중치 고려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

에 대한 소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복합가중치를 고려

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과가 도출되었다.

표 4. 복합가중치 고려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측정 지표 측정 항목 결과값
우선
순위

공상제도 개선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제도(조례) 개선

0.052

공상관리 전담조직 
구성

0.062

보상 관련법의 개선 0.086

공상신청 개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0.2064 2순위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0.0672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

0.2112 1순위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

0.1632 3순위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

0.1152 4순위

민간/비영리단체(재단) 
후원 활용 등 협력 강화

0.0448

※ CI < 0.2

위와 같이 복합가중치를 고려해 보면,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21.12%로 1순위로 가장 우

선시 하였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를 20.64%로 2

순위,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를 16.32%로 3순위,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를 11.52%로 4순위로 각각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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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이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

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

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적용실태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의 응답자들 대다수는 공무 상 부

상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1/4가량의 소방관들이 공무 

상 부상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부상 비

율이 타 공무원 직군 등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군에 비하여 직무상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

은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업무상 공상빈도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적으로 공

상승인신청은 과반수 이상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원인에는 경미한 부상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

만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인사상 불이익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29.2%를 제외한 70.8%의 과반이 넘는 비율

로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용은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이 넘는 금액으

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 공

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 개선 등 공상신청과 관련된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개

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

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

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

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

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

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실태를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미국, 유럽, 캐나다와 같은 선진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 대한 기왕적 추적연

구와 계획적 추적연구가 체계적이고, 매우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적연구를 근간으

로 하여 미흡한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수정하고, 보완

하고 있다. 또한 위험과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

에 노출되어 있는 직무상 특성을 고려한 소방공무원들

의 공상처리 인정과 관련한 정책연구 수행이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소방공무원의 공상

관리제도의 개선과 쇄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실태분석에 따른 전문가 영역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개선방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공

상관리제도의 큰 변동이나, 변화, 개선에 대한 전체적 

수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상관리제도의 연구의 중요와 필

요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었고, 본 연구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위기관리연구자들의 관심과 노

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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